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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

[대상판결 : 서울행정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8구합65613 판결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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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서

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. 

 

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

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하였습니다. 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“배포 대행 도급 계약

을 해지한다“고 통보하였습니다.  이에 B씨는 노동위원회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

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.  중앙노동위원회는 “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“는 판정을 내렸고, 이에 A

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 

 

대상판결은 “A사는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

시간이나 조회시간, 그 변동 사항을 단체문자로 알리기도 했다“며 “A사가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전

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보인다“고 판시하였습니다. 

 

이어 “B씨 등은 A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 업무를 하고 A사가 지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인 

방법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확장ㆍ개척할 수 없었다“며 “A사가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

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“고 판단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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